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幸福의 經濟學: 政策的 含意

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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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政策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經濟的 福피止 혹은 幸福感을 증진시키는 데 었 

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더 많은 所得이 반드시 더 큰 행복감을 가져 

다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맹목적 인 經濟成長의 極大化를 추구하기보다는 국민의 행 

복감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요한 관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位置財의 성격을 가진 상품이다. 위치재의 본 

질상 이것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소득이 늘어나도 

추가적인 소득이 위치재에 대한 지출로 쓰이면 행복감은 더 커질 수 없다. 우리 사 

회의 대표적인 위치재로 住힘과 私敎育을 들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 

만이 바로 이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주택과 사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 부어 

야 하는 현실이 우리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위치재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로 합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바로 이 역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때 주택과 사교육 정책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1 머 리 말 

우리가 經濟成長에 대해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를 통해 국민의 經濟的 福

社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경제성장만이 경 

제적 복지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닐지라도， 이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경제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복지 

의 획기적인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어느 경우에서나 경제적 복지의 향상으로 곧장 이어지는 것은 아니 

다. 경제는 계속 성장해 가고 이에 따라 국민의 所得水準이 점차 높아지면서도 경제적 

복지의 수준은 제자리걸음을 변치 못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나라 

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대부분의 부유한 나라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성장이 바로 경제적 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지 

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衣食住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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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여서 경제성장을 통한 소비 가농성의 확대는 곧바로 경제적 복지의 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 온 것처렴， 이 단계에서 經i젠(1낀 Ili!t\피II:와 國民

)’i짜의 추이는 거의 비례관계에 가까운 양상으로 상숭곡선올 그리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가 충분하게 성숙된 단계에 도달한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복지의 향상폭이 이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소득이 

기본적인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고 고급스러 

운 상품올 소비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이로 인한 경제적 복지의 향상폭은 기본적인 물 

질적 요구가 충족되는 경우에 비해 그러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개인이 얻는 소득의 

l싸싸效用이 週減하듯，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복지의 향상폭도 집차 줄어드는 것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딴약 국민의 전반적 소득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 모든 物깐的 欲求가 완 

전히 충족펀 상태라변 경제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복지의 향상폭은 0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로 높은 국민소득 수준을 실현한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 

다. 그렇다면 어떤 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추가적 소득이 비록 작은 폭이기 

는 하지만 국민의 행복감올 높여주는 결과륜 가져올 것이라고 전작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어디에서든 아직까지는 “많을수확 더 좋다. " (The more, the better.)는 말이 계속 설득력 

을 가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先逃l써이라고 부르는 부유한 나라들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와 

다른 결파플 보여 주고 있다. 즉 디1 부분의 나라에서 지속적인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함듬이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는 예전애 비해 높이·지지 않았다는 조사결파가 나타났던 

것이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엄빌히 말해 사팝틀이 느끼는 후:iJi/.\感、과 經濟

~I}~ 세，베1:는 서로 다른 깨념이다. 그리나 이 둡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채뼈뼈係가 있기 때 

문애 행복감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적 복지의 수준이 제자리견음을 하고 

있다는 것파 따찬가지 뜻이라고 발할 수 있다. 

최근 경제학계에서는 경제성장이 곧바로 경제적 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의 해결 방안에 때한 관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심 

은 소위 ‘후Ilìl，Î의 經濟學’ (economics of happiness)이라고 불리는 분야의 동장올 가져오게 

되었다 (1) 아직은 이론적 발전의 초기단계에 머관리 있어 ‘1띤論’ 이라는 이픔올 붙이기조 

차 약간 어색한 감이 있지만， 기존의 경제이론이 제대로 셜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어느 정 

(1) l씨yard(2005)는 H이ψiness: LessηflS from A New Science라는 책올 통해 행복의 경제학이 추구 

해야 할 과제에 대해 셀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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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행복의 경제학은 국민의 평균적 소득수준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욱 행복 

해졌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나아 

가 소득의 증가가 더 이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관심의 초점을 경제 

성장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목표에도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 

을 제기한다. 이와 같은 의문은 현 시점의 우리 경제，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시 

의 적절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고도성장의 시대가 이미 흘러갔는데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成長의 神話’ 를 신봉하 

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은 경제성장이 마치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 

에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 생각하고 있다 이들이 볼 때 우리 경제의 성 

장률이 2%나 3%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 경제가 보이고 있는 모든 병폐를 낮은 경제성장률과 연 

관시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시각이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이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잘 알 수 있듯，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는 경제의 각 부문이 순조롭게 움직여 가게 된다. 또한 해마다 노 

동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 인력을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성장이 필수불 

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成長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經濟政

策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만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부질없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그 동안의 맹목적인 成長率 極大化 정책이 가 

져온 병폐를 발견할 수 있다. 사상 유례 없이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경제적 복지의 

수준은 그만큼 빨리 상승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었다. 조심 

스런 평가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복지의 수준 

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는 없는 단계에 이른 것 같은 느낌이다. 어찌 되었든 이제는 성장 

의 신화를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요즈음 우리 사회를 보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우리 국민이 누리는 경제적 복지가 상당 

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政府의 몫으로 돌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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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1&1호올 도외시히·고 分配에만 정책의 초정올 맞춘 현 정부의 설책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그리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게끔 된 데 대해 정부가 책임올 져야 할 부 

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다. 때부분의 부유한 나라에서도 소득의 증가가 경제적 복 

지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는 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런 현상이 나타나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정책척 대용을 통해 

경제적 복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없지는 않은데도 그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부유한 나라의 정부도 

부적절한 대옹올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경우 그 부적절성의 정도가 훨씬 

더 컸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취해온 정책은 어떤 점에서 비판올 받아야 하는 것일 

까? 많은 사람뜰이 지적하는 대로 성장의 측면올 도외시하고 너무 성급하게 分配政策을 

추진한 것이 문제의 본질일까? 아니면 政짧의 • ·헤性이 결여되어 기업과 소비자들을 혼 

란의 상태로 빠뜨린 것이 문제의 본질일까? 불론 이런 것들이 상황올 악화시키는 데 일 

조뜰 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문제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성장을 중 

시하는 기조로 바꾸고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한다 해서 과연 국민이 얼마니 더 행복하게 

될지는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들다.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은 다른 곳 

에서 찾아야 한다. 그 정책의 탐색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낡은 사고의 툴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종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의 해법올 찾으려 하는 획기 

적인 發샘의 빼뺏아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성장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분배가 우 

선해야 하느냐는 식의 케케묵은 논쟁올 청산할 때가 되었다. 그 논쟁 자체가 생산적이지 

않을 괜더러， 종전파는 아주 다른 새로운 접근방법이 펼요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득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11:펀파 tJ‘썼ffj攻짧이다. 경제성장 

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경제적 복지는 제자리걸음올 변치 못하는 주요한 이유콸 바로 이 

주택과 사교육 정책의 실패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파 사교육은 자신이 얼마만큼 

을 소비하느냐도 풍요하지만 남틀이 얼따만큼올 소비하느냐가 더 큰 중요성쓸 갖는다는 

점에서 여느 상품과 다른 성격올 갖고 있다. 바로 이 특성 때문에 이에 대한 지출이 주 

는 만족감은 지속척일 수 없고 단지 일시적인 것에 그철 뿐이다. 

주택파 사교육이 갖는 이와 같은 확성올 제대로 이해해야딴 척절한 정책디}용이 가능해 

진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명확한 센댄의 뒷받챔 없이 단지 곁으로 드러난 증상만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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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하려 하는 消極的인 政策으로 일관한 나머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봇한 채 표류를 

거듭해 왔다. 국민의 경제적 복지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탈바꿈하 

기 위해서는 우선 그 출발점부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幸福의 經濟學이란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주택과 사교육 정책을 재조명하고， 어떻게 정책의 새 틀을 짜야 국민을 행복 

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는 데 이 논문의 주안점이 았다. 

2 經濟成長과 經濟的 福피止 

2.1. 經濟的 福社와 主觀的 幸福感

경제성장과 경제적 복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우선 ‘經i齊的

福피止’ (economic welfare)를 어 떻게 측정 하느냐의 문제 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경제적 복지라는 말은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물질적 측면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정도 

를 나타내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개인이 느끼는 物質的 滿足感을 가리키는 말로서 쓰이 

기도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效用’ (utility)이란 말을 쓰는 경우가 더욱 많다. 

그런데 효용이 되었든 경제적 복지가 되었든， 사람들이 느끼는 물질적 만족감은 客觀的

인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사람들이 느끼는 主觀的인 

감정을 객관적인 단위로 측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최근 일부 경제학자 

는 그와 같은 주관적인 감정을 뇌파측정 등의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에 공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따라서 행복의 경제학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적 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것을 뜻하 

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경제적 복지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할 때， 엄밀하게 측정된 경제적 복지의 수준에 대한 

통계자료에 기초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그와 같은 말 

을 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느냐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대답하는 사람의 비율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그런 말 

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이 와 같이 설문조사의 결과로 알아낸 행복감의 정도를 경제적 복지의 代理變數(proxy)

로 사용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설문조사 

(2) 예를 들어. Layard(200S)는 그 동안의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이제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항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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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에 어느 정도의 신빈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설문조사의 방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람듣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한 조사에서도 그런 문 

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날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전에 비 

해 행복해지지 않았다고 대답한 것올 보고 경제적 복지의 수준에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접이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감이란 것이 똘질적 측면에서의 딴족감을 나 

타내는 경제적 복지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데 있다. 사랍틀이 현설에서 얼마나 큰 행복감 

을 느끼고 있는지플 나타내는 것으로 심리학자뜰은 ‘~t빠(I(J 팎 Ilìl ， Î땐’ (subjective well­

being)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관적 행복감은 오직 생휠·의 物質

的 뜩변에 의해서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나 친우관계， 건강， 심리상태， 나아가 

정치적， 사회적 여건 갇은 많은 非껴'l'í(1낀 요인의 영향올 받는다 (3) 따라서 사람틀이 느끼 

는 행복감의 정도와 경제적 복지의 수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올 수 있다. 

국민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지 않은 데에 앞서 예로 판 비괄질적 요인틀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플 가농성이 있다. 예컨대，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뜰의 소득수준이 점 

차 높아지는 과정에서 기족이나 친우관계에 급격한 떤화기· 오고， 바로 이것이 사람뜰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을 끌어내리는 역할윤 했을 가농성이 있는 것이다. 만익: 이것이 사 

설이라면 행복감의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의 견과룹 보고 경제성장에도 괄구하고 경제적 

복지는 제자리견음을 하고 있다는 결론올 내리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경제성장 파정에서 행복감에 영헝:올 주는 비맡질적 요인닫애 어떤 변화기· 오는지관 한 

마디로 말하기는 힘륜다. 어떤 것은 행복감올 더 크게 반드는 방향으로 변화히·기도 할 

것이며， 다른 것은 행복감플 더 작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실척으로 전반적인 변화의 맹향이 행복갑올 더 작게 만드는 쪽일 가농성은 그리 크지 않 

다. 사실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個A떠， J(!lttfl(J 빛에뜰이 }파짜;}(끼h파 어떤 1긴접한 관련 

올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설정이다. 이런 개인적， 시회적 요?!닫은 소득수 

준파 관련 없이 그 자체의 논리에 의해 띤화해 깐 가능성이 크다. 

바로 뒤에서 다시 션명하게 되겠지만， 셀푼조사의 갤과 JJ빠I(J 후;Ilì，'，‘!댄의 기·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所짜水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란란이 느끼는 행복감이 성별， 나이， 인종， 교 

(3) 심리학자판의 섣!생에 따뜨맨. 주관적 행복감은 단순히 어떤 사란이 느끼는 폐꽉의 정도에 대 

한 평가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싼고 있는 사회의 깨\}I~완 (framc of rcfcrcncc)에 의해 판 
단할 때 ‘좋은 삶’ (good Ii fc)플 삼고 있는지의 에부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히·논 개낸이라고 한 
다. 그렇기 때푼애 이넣게 많은 요인판이 주판적 행복감에 영향화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점 

에 관한 츄 더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Dicncr and Suh(2(뻐))원 춰고하기 바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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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준， 결혼 여부 등에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부차 

적인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복감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도 소득이라는 

물질적 요인이 비물질적 요인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 

관적 행복감과 경제적 복지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개념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해 주 

고았다. 

따라서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 “經濟成長에도 불구하고 經濟的

福社의 수준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린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經濟成長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이 느끼는 幸福感은 더 커지지 않았다"라는 데서 출발한다 해도 이 글에서의 논의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 글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있으며， 그러므로 경제성장만으로는 사람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 역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 所得水準과 主觀的 幸福感 사이의 關係

그 동안 “더 많은 소득이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가?"라는 의문에 대 

한 답을 얻기 위한 設問調훌가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는데，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매우 

일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모든 경우에서 더 많은 소득이 더 큰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아주 가난한 나라의 국민에 비해 그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다. 또한 아주 가 

난했던 나라의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이 나라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이 점차 커지는 경 

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수준과 행복감의 정도 사이에 별 관계가 없는 것 

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所得水準과 사람들이 느끼는 幸福感 사이의 關係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각도에서 관 

찰될 수 있다. 첫째로， 어느 한 나라를 조사대상으로 삼아 그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양자 

사이의 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의 연간 소 

득이 5천만 원이고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의 연간 소득은 1억 원이라고 할 때， 과연 이웃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가 더 큰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이는 어떤 사람의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가 얼마나 더 행복하게 느끼게 

될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비교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한 시점에서 소득수준이 다른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과연 부유 

한 나라의 국민이 가난한 나라의 국민보다 더욱 행복하다고 느끼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所得水準이 높은 나라의 국민일수록 더 높은 經濟的



-142- 써’ i쐐 tI삶 us 까44卷第2號 

”셔社를 누리고 있올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파연 이와 같은 기때가 현실과 그 

대로 부합하고 있는지는 별도의 겁중을 필요로 하는 문제다. 현실올 보면 부유한 나라에 

살면서도 불행해 보이는 사랍이 많은 한편， 가난한 나라에 살면서도 행복해 보이는 사랍 

역시 많은 것올 관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한 나라률 조사대상으로 삼아 그 나라가 成홉해 가는 파정에서 국 

민이 느끼는 幸빠感이 어떤 뺑化의 양상올 보이는지를 판찰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관 

찰올 통해 이 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 즉 경제성장이 경제적 복지의 향상으 

로 직결되느냐는 의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올 얻을 수 있다. 다만 나라마다 다른 특수한 

여건이 경제성장파 경제적 복지 사이의 관계에 영향올 미치고 있올 것이므로， 많은 수의 

나라플 관찰대상으로 삼아야 좀 더 일반성이 있는 결론올 도출할 수 있올 것이다. 

소득수준과 사랍뜰이 느끼는 행복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초기의 연구결과틀은 이스털 

린 (Easterlin (1974) )에 의해 잘 정리된 바 있는데， 이플 보띤 이 세 가지 빙법에 따른 조사 

결과가 양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각각 다른 답올 주고 있다는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방법， 즉 한 나라 안의 사람틀 사이에서 소득수준파 행복감 사이 

의 관계플 조사한 연구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콕 더욱 행복하게 느낀다는 상식 

적인 기대가 현실과 그대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예를 틀어， 1970년 12훨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낮은 소득계 

충에 속하는 사랍 중 ‘매 우 행복하다’ (very happy)고 느낀다는 대답올 한 사람은 고작 

29%에 불과한 만면， 가장 높은 소득제충에 속하는 사란틀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5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다시 말해 l따패 }피·챔l뺀}하에 속하는 사람 중 현재의 생활이 매 

우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플은 1ïZf~ M챔11햄빠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높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계충 사이의 rlqUJ 所짜빼빠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높아질수 

록 매우 행복하다는 옹답을 한 사랍의 비융이 일판되게 증가하는 현상올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털린은 이와 감은 조사젤과의 ·般'I~I:이 얼따나 콘지 확인하기 위해 12개국에서 행 

해진 29개의 추가적인 설문조사 결과판 검토해 보았다. 그 결파 이 요븐 설문조사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이·지는 경향이 명확 

(4) 이 설문조사에서는 사싸듬이 현재 자신의 상패가 ‘ ull 우 행복하다’ (very happy) , ‘상당히 행복 
하다’ (fairly happy) , ‘!지포 행복히지 않다’ (not veηhappy)의 세 가지 중 하나과고 대답하게 

끔 되어 있다. 이스렌린이 정리한 바에 따르띤 낮은 소득계충힐수꽉 ‘법파 행꼭하지 않다’ 라 

고 대답하는 사팎뭔의 비율이 정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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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그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한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도 이와 똑같은 결론이 나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사 

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성별， 나이， 인종， 교육수준， 결혼 여부 등에도 영향을 받기는 하 

지만， 소득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부차적인 데 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 

다. 결론적으로 말해 한 시점의 한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많은 所得이 

더 큰 幸福感을 가져다 준다는 상식적 기대가 현실과 완전히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에 의한 調훌結果는 이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우선 한 시점의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 

가난한 나라의 국민에 비해 좀 더 행복하게 느끼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양자 사이의 

관계가 앞에서 본 경우처럼 명백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우선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14개국에서 행해진 설문조사에 기초 

한 캔트릴 [Cantril (1965) ]의 연구결과다. 그는 각 나라 국민이 느끼는 幸福感、의 정도를 

0에서 10에 이르는 수치로 客觀化해 나타내고 있는데， 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수준 

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 수치가 더 높아지는 일반적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스털련은 그와 같은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캔트릴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 

고 있다. 이스털린에 따르면 所得水準과 사람들이 느끼는 幸福感 사이에 캔트릴이 말하 

고 있는 것 같은 명백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고 한다. <그림 1)은 

캔트릴이 보고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로 그림으로 옮긴 것인데， 이를 보면 그와 같은 비판 

이 나오게 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이스털린은 이 그림에서 인도와 

미국 두 나라를 제외하면 소득수준과 행복감의 정도 사이의 관계가 매우 모호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 캔트릴은 인도와 미국 두 나라에 너무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 

에 그와 같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림을 보면 쿠바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일반적인 추세와 동떨어진 예외적 경향을 보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쿠바는 소득수준에 비해 예외적으로 높은 행복감의 정도를 보여 주 

고 있는 반면， 도미니카 공화국은 예외적으로 낮은 행복감의 정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다. 이는 그 당시 두 나라의 政治的 狀況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例外的인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행복감의 정도 사이의 관계를 따질 때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스털린은 우선 미국과 인도를 제외하고， 그 다음 쿠바와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추가로 

제외한 나머지 10개국의 경우만 놓고 볼 때 소득수준과 행복감의 정도 사이에 거의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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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各園의 1A當 GNP와 호觀的 幸福感

넨 +111쐐 I~에係기‘ 존재히-지 않‘음플 지적하고 있다. 이 10개국 시이에 엄청난 1피·싸JK따의 ”때 

jf.기- 존재함에도 괄극L히고 :'fi ili，'， Îi헌의 정도는 4 ， 5에서 5 ， 5애 이르는 쥬은 띠 안에 존재한 

다는 사섣윤 눈여겨 판 핀요가 있다. 그힘윤 보띤 서독의 소득수준이 나이지리아의 소득 

수준에 비해 10배 이상 더 높음에도 불구히·고，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는 거의 차이 

가 없는 것윤 알 수 있다. 다픈 설문조시·단의 결과플 보아도 어떤 나과의 소득수준과 그 

나라 사람닫이 느끼는 행복감 사이에 뚜넷한 상관관계룹 발견하기 휘닫다는 것이 이스털 

린의 주장이다. 

잉 글하트-란 렁 거 만 (Inglehart and Klingemann (2000) J 이 World Value,\' Survey의 걸 과를 정 

리해 놓은 것블 보이-도 소득수준이 높은 나리·리·고 해서 그 니·리· 팍띤이 더분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힘판다는 것월 알 수 있다， <그린 2)는 1995년 현재 각 나라의 IA’센 |폐民所쉐 

과 행복하다거나 딴쪽스란다고 대답한 사밤의 비육 사이의 관계살 보여 주고 있다 (5) 이 

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들의 경우애는 소득이 7.1 젤수꽉 행복감의 정도기· 급격하게 

올라가지반， 1 인딩 국민소득이 대략 l 만 탈리 수준에 이프변 소득수준이 그 이상으로 올 

라도 행복감의 정도는 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플 발견힌· 수 있다. 

(5) 이 그만은 Inglch“rt and Klingemann(2이X>)애 뚱징하는 〈그권 7 ， 2)와 꽉간게 :'L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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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各國의 lÁ當 國民所得과 主觀的 幸福感

세 번째 방법， 즉 어떤 한 나라를 대상으로 삼아 여러 시점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 

과에 입각해 소득수준과 행복감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는 접근법의 경우에도 양자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經濟成長으로 인한 所得 增加에도 불구 

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幸福感에는 별다른 변화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한 

다. <그림 3)은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복감의 정도 설문조사 결과를 모아 이스털린 

이 정리한 표를 그림으로 옮긴 것인데， 이를 보면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바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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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各團의 主뼈的 宰福感의 웹化 推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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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6) 

이 그림에는 조사대상이 된 첫 시점인 1946년 4월부터 마지막 시점인 1970년 12월까지 

의 14년에 걸친 10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이 14년이란 기간 동안 미국 국 

민의 平均的 所得水準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幸福感을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 

다. 특히 1957년에서 1963년에 걸친 기간과 1966년에서 1970년에 걸친 기간에는 매우 행 

복하게 느낀다는 대답을 한 사람의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스털린의 논문이 나온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 

다. 예를 들어， 잉글하트-클링거만[Inglehart and Klingemann(2000)) 이 Euro-Barometer 설 

문조사 결과를 정 리해 만든 그림을 언용한 〈그림 4)를 보면 조사대상이 된 11개국에서 

현재의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 (very satisfied)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에 거의 변화가 없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 조사대상이 된 1973년에서 1998년 사이에 國民所得이 몇 배 

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을 텐데， 만족스럽다는 대답을 한 사람의 비율은 이렇다 할 上向

趣勢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벨기에나 그리스같은 나라는 근래 들어 그 비 

율이 뚜렷한 下向趣勢를 보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마이어스[Myers(2000) J는 시카고대학의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가 수행한 美

國 國民의 主觀的 幸福感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와 똑 

같은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인당 국민소득이 8천여 달러였던 1957년이나 2만 달러 

를 넘어섰던 1998년이나 ‘매우 행복하다’ (very happy)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30% 수준 

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8) 오히려 그 비율이 약간 줄어드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이어스의 지적이다. 소득수준이 두 배 이상 올랐는데도 미국 국민은 더욱 

행복해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말이다. 

또한 〈表 1)은 디너-오이시 [Diener and Oishi(2000))의 〈表 8 ‘ 3)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이를 보변 조사대상이 된 157R의 부유한 나라에서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행 

복감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6) Easterlin(1974)의 〈表 8)에서 제시된 수치를 사용하여 이 그림을 만들었다. 

(7) 이 그림은 Inglehart and Klingem뻐n(2000)에 퉁장하는 〈그림 7.1)과 똑같게 그렸다. 

(8) 이 방면의 연구로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야드(Layard(2005) 1를 보아도 지금 

까지 설명한 바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분석결과가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쓴 책의 30 
쪽에 등장하는 그렴은 미국의 경우 1945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3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행복하다 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30% 수준에서 
맹돌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48- >f'Æ i센 j꽤 .1,t 쨌44卷第2號 

〈表 1) 各團의 經濟成홉과 主lIIl.的 幸福感

국가 주판적 행복감의 기울기 조사대상 연수 명균 경제성장율 

l웬기에 -0 04 19 2.6 

덴마크 0.02 19 2.1 

영국 -0.04 11 2.0 

프량스 0.01 19 2.4 

서독 0.02 19 2.4 

그리스 -。 이 12 2.8 

아일렌드 --{).03 19 3.0 

이탈리아 0.04 19 3.0 

일본 0.01 22 4.1 

룩생부료:L 0.03 19 

네펠란드 o α) 19 1. 8 

노르우n 이 --{).03 4 3.4 

포르푸갚 0.09 8 3.0 

스페인 0.03 8 2.4 

1 ’1 국 000 18 1.7 
---~←‘ 

병균 。 이)7 15.7 2.4 

* lr: Dicncr and Oishi (2α)()) . 

있다. 강관 보면 각 나라에서 소득수준과 주관적 행복감 사이의 관계플 나타내는 선분의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까운 값플 갖고 있으며， 심지어 음(一)의 값플 갖는 경우도 네 나라 

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기울기의 평균값이 0.007이라는 것은 조사대상이 된 나라 

닫을 놓고 볼 때 所得水싸파 IJIDH꺼 흰111/.';1판 사이의 관계기 거의 꽤31:1'1상인 것으로 드러났 

다는 것올 뜻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소득수준과 사랍들이 느끼는 행복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갚 다음파 같은 세 가지의 핑밴化펀 ”많(stylized facts)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한 사회의 내부애서는 더 큰 소득올 가진 사람일수꽉 더욱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2) 어떤 나라의 I인당 국민소득이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더 크다 해서 그 나라 

국민이 더욱 큰 행복감올 느끼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힘뜰다. 

(9) 기불기가 음의 값올 갖는다는 것은 소득의 증가와 주판적 행복갑의 감소가 팡시에 나타났음 
,Qr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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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이것이 커진다고 해도 사 

람들의 행복감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정형화된 사실은 맹목적인 경제성장의 추구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임 

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평균적 소득수준이 높아 

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욱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經濟的 福社

의 極大化를 위해서는 단순한 成長率의 極大化가 아닌， 이와는 다른 차원의 정책이 채택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적 복지의 극대화를 위해 선택되어야 하는 정책은 어떤 성격 

의 것이 될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득이 더 큰 경제적 복지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내야 할 것이다. 

3. 왜 더 많은 所得이 더 큰 幸福을 가져오지 못하는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에는 별 변화가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한， 두 가지로 분명하게 밝히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와 같은 현 

상이 나타나는 배후를 따져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만드는 이유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에는 무엇 

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이유로 소비수준이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만족감이 증가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았는 心理的 特性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바지만， 어떤 자극이 올 때 처음에는 이를 민감하게 느끼지만 시 

간이 흐름에 따라 그 敏感l生이 떨어지게 마련이다(10)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득이 늘어나 

고 이에 따라 더 많은 물질을 소비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만족감도 비슷 

한 경로를 걸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즉 처음에는 만족감이 커지지만 이에 익숙해 

진 단계에 들어서면 만족감은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期待水準(expectation level)을 계속 높여가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아진 소비수준에 만족감을 느끼기 힘든 측면도 있다. 예컨대， 경제성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이 단계에 이르면 또 다른 물질적 욕구가 생기게 마련이고， 이와 

(10) 심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 ‘習慣化’ (habituation)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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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정플 통해 충족되지 못하는 욕구가 계속 만뜰어지기 십상이다 (11) 아무리 소득이 

커져도 기데수준이 이에 맞춰 올라가면 사랍뜰이 느끼는 행복감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 

지 않게 된다 (12) 

레이야드(Layard(2005) J 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인용해 실제로 얻는 소득이 더 커짐에 

따라 생훤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소득의 수준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음올 지적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생활하기에 어느 수준의 소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식의 질문 

에 대한 답은 사랍틀의 짧l際 所·싸水끽I‘이 올라감에 따라 그 금액이 더 커지는 현상이 나 

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이 금액올 ‘必뽕所써’ (required income)이라고 볼렀는데， 구체적으 

로 말해 실제의 소득이 I달러 더 커절 때 펼요소득은 최소한 40센트 정도 더 커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소득이 커지는 만큼 사람틀의 만족감이 더 커지지 못하는 현 

상이 나타난다. 예컨때， 올해의 소득이 I달리 더 커진다면 내년의 필요소득이 40센트 더 

거젤 것이고， 이는 올해에 이룬 소득 증가의 40%가 (경제적 복지에 대한 기여갚 하지 못 

하고) 저절로 사라지는 효과륜 만들어낼 것이다. 극단적으로 실제의 소득파 펼요소득이 

1: 1 의 비올로 변화한다면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랍뜰이 인식하는 경제적 복지의 수 

준은 전혀 향상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펀다.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사람이 느끼는 볼질적 만족감이 자기 자신의 소비수준뿐 아니라 

남뜯의 소비수준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즉 物셨的 滿足感에 *뎌뺏f!'J':J인 성격이 있다는 

사설에서 찾올 수 있다. 유난히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랍은 모두 남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관심올 갖고 있으며， 이렇게 자신과 넙·올 비교한 결과가 자신이 느 

끼는 관첼적 만족감에 영향올 주게 된다. 자신의 생휠에 만족해서 살던 사랍이라 할지라 

도 튜L유한 이웃이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기·플 본 순간 갑자기 불행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심리다. 

이스델린( 1974)은 마르크스(K. Marx)의 다음과 같은 말올 인용함으로써 사람이 느끼는 

딸질적 만족감에 상대적인 성격이 있음올 강조하고 있다. 이 끌올 씬어보면 우리의 심리 

상태괄 꼭 집어서 나타내주는 매우 적철한 묘사라는 생각이 든다. 

(11) Dicncr and Oishi (2αlO)는 기에닫 사이의 정쟁파 광고화 인해 사란닫의 f~-껴-적 요구가 계속 

늪이안 가능성도 있다고 딴한다， 

(12) 섞리학애서 ‘hcdonic treadmill' 이과고 푸프는 것이 이와 갇은 생황파 델집한 판련을 갖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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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
 “어떤 집이 클 수도 았고 작을 수도 있다.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 그것과 똑같이 

작다면 그 집은 주거 공간으로서의 모든 사회적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준다. 그 

러나 그 집 주변에 대궐 같은 집이 들어서는 순간 그 집은 오두막집으로 쪼그라들고 

만다"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그대로 유지된 채 국민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하 

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사람들의 물질적 만족감이 앞서 말한 대로 상대적 평가에 많이 

좌우된다면 빈부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平均的 所得水準이 높아진다 해서 사람 

들이 더욱 행복해진다고 느끼기 어렵게 된다. 현실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오 

히려 더 커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라면 사람들이 행복해졌다고 느끼기는 커녕 오 

히려 종전보다 더 불행해졌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이유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늘어난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 소득 

의 증가가 경제적 복지의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은 늘어난 소득을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가 이미 충족된 상황에서는 늘어난 소득이 그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그 

렇기 때문에 경제적 복지의 증가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진다 (13) 

예컨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追加的인 所得을 이미 소비하고 

있던 물건들을 좀 더 高級化하거나 예전에는 소비하지 못했던 著{多'1生 商品을 구입하는 

데 주로 사용하게 된다. 이런 성격의 소비지출은 그 본질상 소비에서 오는 만족감을 크 

게 높여주지 못한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을 소비할 수 있게 된 데서 오는 만족감의 증가보다는 훨씬 더 작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경제성장으로 인해 얻게 된 추가적인 소득 중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중이 클수록 경제적 복지의 증가폭은 작아지게 되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필수품과 달리 사치품의 소비에서 오는 만족감에는 남들이 소비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 

은 소비할 수 있다는 심리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데 사치품의 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이에 대해 소비지출을 늘려도 만족감은 늘어나지 않 

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남이 소비하지 못하는 것을 자신은 소비할 수 있다는 데서 

(13) Veenhoven (1991)은 소득이 사람들의 타고난 욕구(inbom needs)를 만족시켜 주는 범위 안에 

서만 주관적 행복감 증진에 기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욕구가 이미 충족된 상황 

에서는 추가적인 소득이 더 이상의 주관적 행복 증가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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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올 느낀다는 것은 消쐐에 *에￥HI낀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올 뜻한다. 쉽게 말해 이런 

상품은 남들과 비교해서 더 좋은 혹은 더 비싼 상품올 소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다. 

허시 [Hirsch (1 976) )는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 상품올 1)I:WU{~' (positional goods)라고 불렀 

는데， 위치재의 소비에서 오는 만족감은 다른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와 그 성격이 매우 다 

르다 (14)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상품으로서의 자통차라면 아무 고장도 생기지 않고 편리함 

올 준다는 것만으로 만족감올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위치재로서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런 성격이 아니라 남들이 소유한 자동차보다 더 비싸고 사치스럼다는 정에서 만족감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자부심올 갖고 있던 사람이라도 이웃 사랍의 

주차장에서 자신의 것보다 훤씬 더 비싼 자동차륜 발견한 순간 그 자부심이 사라지는 것 

올 느끼게 된다. 

프랭크[Frank (1999)) 가 말하고 있는 암示따 消쐐 (conspicuous consumption) 欲求의 충 

족을 위한 지출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는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랍들이 非

셉示的 ~~~、，쇄 (inconspicuous consumption)플 통해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과시적 소비에만 열을 올리기 때문애 소득의 증기·가 행복감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가 밀히는 비과시적 소비라는 

것은 더 많은 여가， 더 좋은 건강， 더 쾌적한 환경 둥을 얻기 위한 지출을 뜻하는데， 이런 

것뜰올 흉해 사랍들의 경제적 복지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치의 극한이라는 것은 폰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더 비싸고 사치스렌 상품을 소비 

하느냐블 둘러싼 경쟁은 끝없이 계속훨 수밖에 없다. 이와 겉은 성격의 상품， 즉 위치재 

의 소비에 지출되는 부분이 커질수록 사랍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는데도 만족감 

은 더 커지지 않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상당히 높은 소득수준을 달 

성한 나라에서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많은 소득이 더 큰 행복올 기-져다 주지 못하 

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셜명한 세 가지 이유 중 어떤 것이 현설쏠 가장 장 셜명해 주는지를 판정히 

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政짧의 빠Ji엠파에서 판 때 이 세 가지 이유 중 어떤 것은 

판심의 대상이 되기 힘든 반면， 어떤 것은 매우 큰 판섭의 대상이 훤 수 있는 차이를 발 

견할 수 있다. 예컨대， 첫 번째로 든 이유는 정책의 판정에서 그러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비수준이 높아지띤 거기에 익숙해져 행복감이 줍어뜬다거나， 기때수준이 계속 

(14) 위치재에 대한 자세한 논의판 위해서는 Hírsch (1976) 한 .!iL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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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만족감을 얻기 힘들다는 것은 A間 本性과 관련되는 문제다. 

정책을 통해 언간의 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런 이유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정책당국으로서는 어찌 해 볼 도리가 없 

다. 

이에 비해 두 번째 이유， 즉 물질적 만족감이 자기 자신의 소비수준뿐 아니라 남들의 

소비수준에도 영향을 받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측 

면을 어느 정도 갖고 었다. 分配의 상태를 좀 더 평등하게 만옮으로써 사람들이 좀 더 

큰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렇게 再分配라는 방법을 통해 행복감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기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느 나라든 사정이 비슷하지만， 재분배 프로그램이 고작 할 수 있는 일은 빈곤의 증상 

을 완화해 주는 것 정도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相對的 制衛환을 줄이기 위해서 

는 엄청나게 강력한 재분배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빈곤의 증상을 완화해 주는 수 

준의 미온적 재분배 프로그램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에 이렇다 할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분배의 측면을 강조하는 정책 그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 

다한 상황에서， 그 정도로 강력한 재분배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세 번째로 든 이유는 정책의 측면에서 흥미로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 

며， 적절한 정책대응을 통해 현저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 

득의 많은 부분을 위치재의 소비에 할애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면 소비의 흐름을 바꾸 

도록 적절하게 유도함으로써 경제적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소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각 개인이 자유로이 결정할 일이라는 기본전제하에서 적절한 정책 

의 틀을 짜야 하는 문제가 있다. 사회 전체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個

A의 自由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프랭크는 이 점과 관련해 消費鏡(consumption tax)의 부과를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請示的 消費를 줄이고 좀 더 많은 밝養 

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행의 所得脫를 消費親로 바꾼다 해서 사 

람들의 소비행태에 과연 얼마나 가시적인 변화가 올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소비세의 

채택은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지금까지 

축적된 실증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조처가 저축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옹다 

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더군다나 소비세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과시적 소비를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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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시적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더욱 힘든 설정이다. 

그런데 소비세가 되었든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 위치재와 판련된 문제에 대해 어느 사 

회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해답올 찾으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위치재의 범주에 속하는 재화 혹은 서비스는 그 종류가 무척 많은데， 어느 시점의 어떤 

사회인지에 따라 특정한 위치재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한 사회에 적합한 정책처방올 찾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회에 

서 어떤 位떤.財가 어떤 맥락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우리 사 

회의 문제릅 논의할 때 역시 우리 사회만의 독특한 현실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4 우리 社寶의 問題

최근 우리 사회에는 경제에 대한 지난날의 낙관적 태도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식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사실 우리 경제는 지난 몇 년 동 

안 상당히 심한 不況에 허덕여 왔으며， 불안한 노사관계나 극심한 투자 부진 퉁 여러 문 

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올 당연하게 여겨오던 우 

리틀인지라， 5%의 J1X:-JsU싼도 기대하기 험뜰다는 뉴스릎 들으면 경제에 무언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올 대상으로 “당신은 현재의 생활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껍 

니까?"라는 설문조사플 시행한다면 그 결파는 보나마나 뻔할 것이 분명하다. “몇 년 전 

에 비해 지금의 생활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 

이 “더 나빠졌다"고 대답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기본척 자유와 권리혈 뺏기고 살아 

야 했던 {뛰發쩨J&. 11#代에 대한 향수가 심심치 않게 일고 있는 것올 보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큰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최근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깥은 반웅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 

지만， 우리 국민이 좀 더 행복하게 느끼도록 만틀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 

해 볼 여지는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경제가 춰체에 빠져 있었다지만 성장률이 마 

이너스를 기콕하지는 않았고， 그렇다면 최소한 몇 년 전에 비해 더 나빠졌다는 대답은 많 

이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 압도적 다수가 더 나빠졌다고 대답한다는 것은 엠j빡政策의 어 

딘가에 커다란 푼제가 있었음올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띤 우리 사회에서는 파연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에 반족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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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발목을 잡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늘어난 所得

을 주로 位置財 구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위치재 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은 그 본질상 지속적일 수 

없다. 이웃이 자신보다 더 비싸고 화려한 물건을 사는 것을 보는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늘어난 소득의 대부분을 위치재 구입에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느끼 

는 행복감은 더 커지기 힘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소비지출 중에서 位置財에 대한 支出이 차 

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진다. 보석， 고급 의류와 장신구， 고급 자동차， 요트같은 상품에 대 

한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섬지어 소비지출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는 아무 

런 변화가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위치재에 대한 지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가 빚어지기 

도 한다.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필수품에서조차 高級化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품의 고급화는 위치재가 아니었던 상품을 위치재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옹다(15)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消費 高級化의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극심 

한 경기침체의 원인이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있으며 고소득층이 지갑을 열지 않는 것이 

특히 심각한 문제라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반적 분위기하에서도 고급 

품에 대한 수요는 그 어느 때 못지않게 활발한 것을 볼 수 있다. 각 백화점이 경쟁적으 

로 소위 ‘명품 브랜드’ 매장을 넓혀 가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한 자동차의 경우에도 대형차는 수요가 너무 커 없어서 못 팔 지경이며， 수입차의 판매실 

적이 역사상 최고수준에 이르렀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16) 

그런데 현 시점의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위치재는 住힘과 私敎育

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그리 커지지 않은 

주요한 이유를 이들에 대한 막대한 지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택과 사교육 문제 

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 과제가 되어 왔으면서도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들이 이토록 오랫동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나 국민이 問題의 本質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왔다는 사 

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흔쾌히 지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 

(15) 유기농제품이 그 좋은 예인데， 똑같은 과일이나 채소라 할지라도 유기농 마크가 붙은 것은 

보통 상품의 몇 배나 높은 가격에 팔리고 었다. 

(16) 예를 들어， 2005년 10월 6일자 동아일보에서 ‘수입차 판매 사상 최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2005년 9월의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2， 935대로 그 전해 

9월에 비해 50 ， 1%나 증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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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책이 마련훨 수 없었던 것이다. 

예플 뜯어， 까펀 問웹는 倒格 싫爛에 대한 대책과 m~It~，꿨氣 ~;t滿에 대한 대책 사이를 오 

가는 과정에서 비생산적인 표류룹 계속해 왔다. 이 두 가지 대책은 그 속성상 서로 상반 

된 성격을 갖고 있어 하나가 다른 것으로 대체될 때마다 우리 사회와 경제는 마치 냉， 온 

탕올 오가는 것과 같은 극심한 혼란올 경험해야 했다. 한 때는 주텍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주택올 사게 만드는 온갖 유인책올 동원하다가， 주택 가격 폭퉁이 문제 되면 하 

루아침에 그 반대방향으로 정책올 바꿔 버리는 것 같은 일이 수없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변펙스런 정책은 문제블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볼고 갔다. 住현政策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뚜렷한 훼·웹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빚 

어진 것인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른 모든 정책파 마찬가지로 주택정책의 궁극적 목표 

는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 폴리는 데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의 차원에서 주택정책의 기본 골격이 짜여져야만 한다. 

이런 뚜릿한 복표의식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임기웅변적 대웅책으로 일관해 온 

결과 오늘의 혼란을 빚게 된 것이다. 

私敎fj'의 문제도 단지 이로 인한 求âl'의 센洲떠 n빼올 줍여야 한다는 소극적 차원에 

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정책쓸 추진히는 데 탄력올 받을 수 없었다. 사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이며 따라서 사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이 어떤 효과블 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 

찰이 없이， 다만 가계의 경제적 부담윤 출여야 한다는 명분만으로 정책올 추진해 왔기 때 

문에 국민의 폭넓은 지지륜- 받지 봇했던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모든 사랍의 이 

익이 펀다는 이론적 근거플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이 문제 역시 한없는 표류른 계속 

할 수밖에 없다. 

4. 1. 住E겉 問題

안정된 HJ넘 空出j의 확보가 행복한 삶의 전제조건이 펀다는 것은 구태여 말할 필요조 

차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텍에 대한 지출은 경제적 복지와 직결되는 성격을 갖 

는다고 말할 수 있다 (17) 그리나 주택 구입에 사용된 모뜬 지출이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주택은 位ti'nt~.의 성격폴 강하게 갖고 있는데， 위치재로서의 주텍과 관련된 

지뿔은 뚜렛하게 다른 성격쏠 갖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상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거 공간 역시 넓으면 넓올수펀· 더 좋다는 데 

아무런 의문이 없다. 따라서 모든 시·합뜰이 더 넓은 주거 공간올 갖기틀 회망하는 것은 

(17)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란 휴은 의비에서의 주돼， 즉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부르는 것 이외 

에도 아파트， 다세대주넥 등 여i.' l 가지 형태의 주거 공간한 봉몫어서 일컴는 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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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안정된 생활을 위해 한 가정에 최소한도로 필요한 주 

거 공간은 그리 넓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日本처럼 부유한 사회에서도 우리 

의 평균적 수준보다 훨씬 더 좁은 주거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현재의 주거 공간에 대해 그 

리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초과하는 부분 역시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 만족감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질 수 았다. 하나는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편리함에서 나오는 것인 한편，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큰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만족감이다.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는 데서 오 

는 편리함 역시 限界效用週減의 法則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주택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후자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더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位置

財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었다. 

위치재로서의 주택에 쏟아 부은 지출은 단지 -時的인 滿足感을 주는 데 그친다. 앞에 

서 인용한 마르크스의 말처럼， 자기보다 더 큰 집에서 사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 만족감 

이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큰 집 갖기 

경쟁’ 은 국민의 경제적 복지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증가된 소득이 바로 이 

런 용도로 사용되는 한 우려들은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려면 위치재로서의 주택 문제를 무엇보다 우선 해결 

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方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사람들로 하 

여금 더 큰 집을 사지 못하도록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 

다.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든 정부가 

이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치재로서의 주택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못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대응이 될 수 있다. 市場經濟의 기본틀을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의 大型， 高級化 추세에 제동을 거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市場의 自律을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즉각적언 거부 반응을 보 

일지 모른다. 그들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주택을 생산， 공급하고 소비할 것인지는 전적으 

로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이지， 결코 정부가 간여해야 할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대 

형， 고급 주택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 현실은 시장이 바로 이런 종류의 주택을 원하 

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산， 공급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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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부추겨야 한다는 게 그틀의 논리일 것이다. 

그러나 주돼같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를 不完꽃한 市써機빠에 전적으 

로 내맡길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토지의 부존이 풍부하지 못 

한 나라에서는 土地의 效혐~J얀 폐用이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지 않올 수 없다. 그렇 

기 때문에 보석， 고급 의류와 장신구， 고급 자통차， 요트 감은 위치재와 달리， 주택의 경 

우에는 政府가 어떤 방식으로든 介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주 

태시장올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어떤 방향으 

로 가도콕 물꼬를 트는 일 정도는 해 주어야 한다. 

위치재로서의 주택 소비에 제동올 걸기 위해 필요한 조처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rll , 小젠 住힘의 생산， 공급올 장려하는 정책이다. 대형， 고급화된 주태이 많이 공급될수 

록 더 좋은 주택올 소유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절 것이고 이에 따라 주택에 대한 

지뿔이 한충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공급이 스스로의 수요룹 칭조한다는 말이 시대착오 

적인 느낌올 출지 꼴라도， 개별 시장의 경우 맺이-펠어지는 부분이 있플 수 있으며 특히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실 우리 정부는 다른 의도에서 중， 소형 주택의 생산， 공급올 장려히·는 정책을 채택 

해 왔으나， 최근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올 의식해 이로부터 후퇴히·려는 조짐올 보이고 있 

다. 이 정책을 비판히·는 사람플은 그것이 대형 주텍의 공급을 억제해 가격 급둥을 가져 

왔다는 접올 강조하고 었다. 그틀은 최근 우리 사회의 주택 가격이 주로 대형올 중심으로 

급격한 상숭세륜 보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책의 산볼이었다고 지적한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점에 따라 주택서비스에 대한 펌J껏·도 늘어나기 때문에 大젠 住흰 

의 供給을 함께 늘려 주지 않으면 倒格이 j양H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뜰의 논리다. 

주택도 여느 상품의 경우와 똑같이 需-냈， 싸m의 flUI作띠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주태에 대한 수요기·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것의 

공급올 제한하는 정책이 가격 폭퉁올 불러 옴 것이라는 데 의문올 갖는 사랍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제동올 결 수 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의 대형 주택 가격 폭동은 펴냈1IIJJlfIi에 패한 적철한 t:H 책이 없었다는 데서 

나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대형 주택은 위치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푼에 {~~*삼1111J 때보다 需냈↑ItIJfftí o]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치재플 월러싼 경쟁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꼭·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 에 대 한 需빛의 )所”퍼d↑짜생폐”빠11'빠11)力J'’센센F 

높아짐에 따라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빠곤 속도로 늘어나게 펀다. 더군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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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주택은 投資手段으로서의 매력 때문에 그 수요가 한층 더 커진 측면도 있었다. 대 

형 주택에서 사는 것 자체가 큰 만족감을 줄 뿐 아니라 앞으로의 높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았으니 수요가 모두 그 쪽으로 몰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최근 대형 주택의 가격 폭등을 빚은 주요한 이유를 바로 이 폭발적인 需要 增加에서 

찾을 수 있다. 대형 주택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는 해석은 현 

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공급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요에 았었 

음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수요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대형 주택 공급을 어느 

정도 늘려 보았자 눈에 띄는 價格 安定 效果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대형 주택의 가격 안정이라는 소극적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수요의 적절한 통제가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주택 문제 전문가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형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 

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들이 업을 모아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需要柳制 政策만으로 

는 한계가 있어 供給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데 왜 수요가 아닌 공급에 의해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 이 

유를 알 수 없다. 바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형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가격 안 

정의 측면에서도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나아가 위치재로서의 주택에서 파생되는 문제 

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은 결코 바람직할 수 없는 것이다. 

위치재로서의 주택 소비에 제동을 거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은 大

型 住毛에 대한 需要를 統밟Ij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대형 주택 

에 대한 수요를 통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 문제는 주택에 대한 累進的 保有脫

부과를 통해 대형 주택의 조세 부담을 무겁게 만옮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대형 주 

택에 마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냄으로써 이에 대한 수요를 효과적 

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격기구를 통해 수요를 통제하는 방식 

이기 때문에 시장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물론 가격 신호를 교란하는 

데서 오는 초과부담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겠지만， 이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는 기꺼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를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 

해야 할 결정적 이유는 위치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소비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곧 스러질 만족감을 얻기 위해 아까운 자원을 

소비하느니， 그것을 좀 더 지속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용도로 돌리는 것이 더 나을 것 

이다. 우리가 주택이라는 위치재에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매우 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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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부존되어 있는 土地와 불가분의 관계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위치재플 둘러싼 경쟁 

은 자신올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괜 아니라， 회소한 토지를 왈펼요하게 많이 차지함으로 

써 남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위치재를 둘러싼 사람들 사이의 경쟁은 마치 容疑뿜의 딜레마(prisoner’ s dilemma) 게임 

과 같은 성격올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 생활에 편안한 정도의 주거 공간 

만올 보유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필요 이상으로 큰 공간을 선태 

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릎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부유한 사람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게 

임의 결과 빈곤한 사람의 입지가 접차 춤아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여기에 

서 정부가 개입해야 할 또 다른 이유판 찾올 수 있다. 모두가 생휠에 편안한 정도의 주 

거 공간만플 보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이 똘아가는 써生의 결 

과플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주팩파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오직 ill;파-제氣 펴性化와 

住힘1l~格 安Æ이라는 두 가지 축에 기초혜 수행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경기가 부 

진한 양상을 보이면 무작정 주택 수요룹 부추기는 정책올 쓰다가， 그것이 가격 급둥으로 

이어지면 서불러 불을 끄기 위해 온갖 규제를 동원히·는 악순환폴 거륨해 왔다. 그 결파 

우리 사회의 주택시장이 왜곡된 대로 왜곡된 기묘한 모습을 갖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 

이다. 주택정책의 기초가 되는 명백한 철학 없이 임기웅변적인 대용으로 일관해 왔기 때 

문에 오늘의 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住펀政짧의 궁극적 복표는 국빈 모두의 행복감올 더 크게 만드 

는 데 두어야 한다. 주돼경기의 훤·성화라든지 주택 기·격의 안정이 행복감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딴 그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올 통해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올 찾아야 한 

다. 주택파 관련해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모두가 편안한 생훤올 하기에 충분한 주거공 

간올 가질 수 있다는 데서 나온다. 이와 강은 상황올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찰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올 얻올 수 있쏠 것이라고 

생각한다. 

4.2. 私敎育 問題

우리 국민이 느끼는 幸!써뺑폴 I셀어뜨리는 데 주택 문제 봇지않게 픈 역할올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짜、~iJ의 문제다. 해외로 이민올 떠나논 사랍뜸애게 그렇게 결심하게 된 동기 

가 무엇이었느냐고 물으면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사교육 문제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 사회의 사교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차원으로 치닫고 있는지 찰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뜸이 믿 빠친 시루에 한 붓듯 사교육에 돈을 쏟아 봇지만 이관 봉해 조금도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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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에 아무리 많은 돈을 퍼부어 넣어도 전혀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전형적 

인 位置財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갖는 위치재로서의 성격은 앞에서 논의 

한 住힘보다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남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어 더 많이 점수를 

올릴 수 있어야만 사교육은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남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 

다는 데서만 의미를 가질 뿐， 사교육 그 자체가 주는 만족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지출 중 사교육에 들어가는 부분이 더 커질수록 경제적 복지의 향상 

은 그만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응(Ng (1978)J은 비록 私敎育뿐 아니라 일반적인 敎育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위치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교육을 받는 목적이 더 능력 있게 보임으로써 졸업 후 좀 더 

좋은 직장을 얻는 데 있다는 점에서 相對的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교육을 더 많이 받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그 결정 자체는 그 사람 

이 더 좋은 직장을 얻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결 

정을 한다면 그 사람이 더 좋은 직장을 얻을 가능성은 없어지고 만다. 바로 이런 의미에 

서 교육 그 자체에 위치재의 성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대학입시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私敎育은 IE規 敎育에 비해 위치재 

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규 교육에도 위치재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학생의 A的資本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성격을 갖 

고 있다. 반면에 사교육은 위치재로서만 의미를 가질 뿐， 그것을 받는 학생의 인적자본 

형성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잘 알다시피 사교육은 대학입시의 관문을 통과하는 

요령만을 가르칠 뿐 지식이나 교양의 함양과는 거리가 멀다. 個λ‘的인 관점에서 보면 대 

학입시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취일 수 있다. 그러나 社會的 관점에서 

보면 언적자본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교육은 순전한 낭비일 뿐이다. 

만약 모든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와 같은 변화가 교육의 측면에 미칠 실질적 영향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 똑같 

은 수의 학생이 대학입시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 전체의 인적자본 양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엄청난 사교육비 부 

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이 경우에 

도 개별 학부모는 마치 容疑者의 딜레마 게임에 직면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 

에 그런 합리적 해결책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18) 

따라서 정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 



m 

ι
 

m‘ i엠 i倫 ~ 찌44卷第2號 

웅을 주어야 활 책임을 갖고 있다. 모두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상황이 실현가능함을 

보여 줌으로써 자기 혼자만 사교육을 받지 않기로 결정할 때 큰 피해괄 입지나 않을까라 

는 두려움올 없애주어야 한다. 정부가 입으로만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게 만들겠다고 

떠들어 보았자 상황은 전혀 호전될 수 없다. 정말로 사교육올 받지 않아도 큰 피해를 입 

지 않는 상황올 만들기 전에는 낭비적인 사교육 경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그 동안 취해온 私敎펌 政짧은 두 가지 접에서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하 

나는 왜 이 정책이 펼요한지에 대한 명백한 훼뺑의 뒷받침이 없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 

는 政策의 T段올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민틀의 생계비 부담올 덜어준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사교육 정책에 접근해 왔다. 학원비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든가 

고액과외블 단속하는 데 주력해 온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 동안 정부의 사 

교육 정책이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뜰 바로 이런 소극적 

자세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앞에서 지적했듯 사교육 정책의 요체는 사람뜰로 하여금 낭비적인 경쟁에서 벗어 

나게 함으로써 좀 더 행복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올 만뜰어 주는 데 었다. 국민 

모두가 이득올 볼 수 있는 폐調的 칸j짜i올 모색해 보자는 데 사교육 정책의 목표를 두어 

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병빡한 철학의 뒷받챔이 있어야 정책의 방향올 올바로 

셜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폭넓은 지지플 확보할 수도 있다. 국민이 느끼는 행복 

감의 수준올 옵리자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가 제시훨 때 모든 사랍이 혼쾌히 그 정 

책올 지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검·은 철학의 빈곤괜 아니라， 적절치 붓한 수단에 의해 사교육· 정체올 추진해 옹 

것도 정책의 성과찰 거두지 못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동안의 私敎

育 政策운 다옴파 같은 두 가지 按j파法으로 요약훨 수 있다. 하나는 사교육올 하지 못하 

도록 단속함으로써 문제블 해결하려는 접근법이다. 사교육올 볼법화하거나， 고액과외를 

단속하는 둥의 조처가 이 접근법에 속하는 것인데， 주지하다시피 이 접근법은 아무런 실 

효를 거두지 봇하고 오히려 사회척 혼란만 부추기는 결파뜰 가져왔다. 

또 하나의 접근법은 때학 入試1I11J않에 손올 대 사교육의 필요성올 줄이려는 시도다. 바 

로 이런 의도에서 그 동안 입시제도관 수없이 손질해 왔으나， 이괄 몽해 얻은 가시적 성 

과는 아무 것도 없다. 입시제도플 아무리 바꿔 보았자 사교육은 여전히 성행하는 한편， 

새 제도로 인해 빚어지는 부작용만 더욱 두드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18) 자기와 남이 사교육올 받고 받지 않는 경우에 각각 어떤 일이 생김지 생각해 보면 이 상황 

이 용의자의 원페마 게임과 비슷한 생적플 갖고 있융올 바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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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시험을 쉽게 출제하는 정책인데， 사교육 의존도는 떨어뜨리지 못하고 학생들의 

學力 低下라는 심각한 부작용만 만들어내고 말았다. 

정부는 이에서 그치지 않고 수학능력시험의 入試 反映度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추구해 

왔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시험을 쉽게 출제하는 데서 생긴 것보다 오히려 더 컸던 것 

을 볼 수 있다. 수학능력시험의 입시 반영도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는 대학으로 하여금 서 

류전형， 변접 혹은 논술 같은 방법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겉으로만 보면 시험접수만으로 

줄을 세우는 획일적인 방법에서 탈피해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됨으로써 대단 

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 

면 새 입시제도를 결코 개선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제비뽑기를 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어떤 입시제도를 선택하든 사교육은 뿌리가 뽑힐 

수 없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입시제도가 달라지면 사교 

육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더 커질 수 있다. 시험성적에 의해 한 줄로 세우는 것을 지양하 

고 다양한 방법에 의해 선발하게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그 다양한 방법 하나하나가 각각 

별도의 사교육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19) 나아가 그 선발방식이 얼마나 큰 실질 

적 변별력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결코 사소하 

게 넘겨버릴 일이 아니다 (20) 

당연한 말이지만，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결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公敎

育을 充實化하는 것이다. 공교육이 충실해지지 않는 한 정부가 아무리 사교육이 필요 없 

다고 외쳐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만약 정부가 그동안 사교육 정책과 관련해 이것저 

것에 쏟아 부은 노력을 오직 공교육 충실화에 집중했다변 지금쯤 상황은 크게 달라져 있 

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공교육 충실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막대 

한 資源의 確保다. 문제는 공교육에 이렇게 많은 자원을 쏟아 붓는 것을 국민이 흔쾌히 

지지해 줄 것이냐에 었다. 그렇지 않아도 국방이나 복지 혹은 사회간접자본 조성 등 돈 

을 써야 할 일이 많은데， 공교육에 그렇게 많은 자원을 쏟아 부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 

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공교육의 충실화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지름 

(19) 최근 각 대학이 ‘통합형 논술’ 이라는 그 구체적 내용을 예상하기 힘든 전형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함에 따라 논술과외 붐이 일고， 심지어 월 1천만 원이나 되는 고액과외까지 등장했다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20) 예를 들어 , 일부 대학은 영어로 대답하는 논술문제를 제시해 응시생의 학력을 측정하는 방 
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영어만 잘 한다고 학력이 높다는 가정은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갖는다 



% 
i젠 i뺀 i빼 u! m44卷 第2號

길이라는 선명한 논리가 제시되어야만 국민의 혼쾌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다시 말 

해 위치재로서의 사교육 문제블 공교육 충실화렐 통해 풀려고 한다는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5. 맺음 말 

땀i齊政策의 궁극척 목표가 국민의 經濟的 빠빠， 즉 꿇1빠뺑의 중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파연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의 문제는 경제학에서 비교적 소흘 

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 문제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영역에 속해 있으며 경제학자가 관심올 

가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분위기가 지배해 왔다. 최근까지도 경제학자 중에서 이 문제에 

관심플 갖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한 설정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감 혹은 불행감올 느끼게 하는 웬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일이 

경제학의 본질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것은 사설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경제정책의 수행 

올 위해서는 사랍룹이 느끼는 행복감이 경제 변수뜰파 어떤 관계른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요건이다.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국민올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을 제대로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파 11써의 經i빡뺨’이란 분야는 바로 이 당 

위와 현실 사이의 격차플 메우고자 하는 노력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사람플은 소비할 수 있는 자원 혹은 상품이 더 많을수 

콕 더 큰 만족감올 느낀다. 따라서 소비가능성의 확대괄 가져오는 經濟)Jl<;*은 당연히 사랍 

뜰올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결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기대 

와 달리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예전보다 더 커지지 않은 것으 

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은 어느 한， 두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부유한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추가척인 소득이 사 

람뜰을 더욱 행복하게 만틀어 주지 못하는 현상올 보편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사실은 經j젠ilX~에 대한 우리의 기존 판념올 대폭 수정할 것올 요구히고 있다. 단 

지 경제성장올 극대화하는 데만 정책의 초점올 맞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이 실질적인 

경제적 복지의 증진으로 이어지게 반드는 데도 많은 판심올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경 

제성장이 자동적으로 경제적 복지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정제적 복지를 

중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경제성장에도 판구하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현상올 여러 가지 이 

유로 셜명할 수 있올 것이다. 그 중 우리의 관점에서 판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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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늘어난 소득 중 많은 부분을 位置財의 소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치재는 그 본질상 자신의 것이 남의 것보다 더 좋을 때만 만족감을 주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지출은 단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위치재에 

돈을 쏟아 부어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지속되는 한 경제성장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위치재로 住毛과 私敎育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지출이 유달리 많은 데서 우리 국민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었다. 

다른 사회에서도 이들로 인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나， 우리 사회의 경우 그 정도 

가 특히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이 문제 되기 시작한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건만， 아 

직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딱한 일이다. 이들이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는 한 다른 어떤 것도 우리 국민을 크게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주택과 사교육 정책에서 이들이 位置財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지 못했고， 고작 주 

택가격 안정이나 사교육비 부담 감소라는 소극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 

런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느끼는 幸福感을 직접적 

으로 더 크게 만든다는 목표에 그 초점이 맞춰졌어야 한다. 이와 같은 뚜렷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이에 맞춰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면 국민의 흔쾌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 

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위치재에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일시적 행복감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없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다른 사람들이 위치재에 대한 지출을 줄이 

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만 일방적으로 이를 줄이는 것은 행복감 증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位置財에 대한 支出을 줄이기로 합의하는 일 

이 중요하며， 政府가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바로 이 

와 같은 역할에 政策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사회의 주택과 사교육 정책이 비로소 제자 

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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